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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aim of this paper is twofold: to evaluate the significance and the outcomes of recent discussions on the public concept of land, and to suggest new policies for its application to practice. So far, public concept of land has only been discussed as a justification for employing price-stabilizing regulations or tax instruments in periods of rapid housing price growth. Therefore, the concept is often the subject of partisan endorsement or opposition, but rarely assessed for its justness through a concerted reflection on the fundamental nature of land ownership or for its feasibility as a basis for long-term policy planning.

          Although the amount of unearned income from land is estimated at about 61~487 trillion won every year, development gains are only redeemed at the rate of 0.1~8.8%, which means that the majority of the profits have gone to private entities. In the past 10 years, many of the measures for recapturing unearned income have either been rescinded or contracted.

          For establishing the public character of land, a key requisite is the consensus that unearned income in even the broadest sense ought to be collected and redistributed for public needs. Today, public concept of land can no longer be realized through unitary policy approaches; contradicting the orthodoxies of both the Georgists and the free-market liberalists, neither land taxes nor increases in land supply will work in isolation. Public concept of land can only be realized through a comprehensive package of policy measures, which include the de-commodification of land, the separation of development rights from land ownership, instatement of the concept of collective ownership of land and housing, and interventions in land ownership through planning an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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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헌법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기본권,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이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안보다 훨씬 후퇴했다는 비판과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극단적인 비판까지 서로 상반된 평가가 충돌했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헌법개정안 발의는 1989년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새로이 전달할 수 있었고, 사회 각 분야별로 그동안 변화 요구를 담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는 가치와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헌법개정안에서 국토, 도시, 환경, 부동산 분야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국가 명시, 수도 조항 신설, 주거권 보장 신설, 국토와 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 의무 강화, 토지공개념 규정 신설 등이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토지공개념 조항1)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됐다. 현행 헌법에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시한 규정2)이 있음에도, 토지 재산권에 대해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별도 신설해야 하는지 법 논리를 넘어 정치적으로 쟁점화 됐다.

      토지공개념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부터 치열한 논쟁이 있어 왔다. 토지공개념 규정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하고,3) 토지공개념의 추가 명문화를 통해 얻는 것이 부동산투기 억제 등과 관련하여 보다 강력한 정책의지 표명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는 반면에, 헌법의 체계적 통일성과 일관성뿐만 아니라 다른 개헌 관련 쟁점들과의 불균형 내지 형평성 문제로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차진아, 2018).

      한편, 토지공개념 규정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은 그동안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이 몇 차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향후 토지정책을 추진할 때 위헌 논란이 재발될 우려가 있고, 과도한 투기와 불로소득 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때 생겨날 수 있는 위헌 논란을 해소하려면 토지공개념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2017).

      그러나 이번 개헌 논의 중 우리 사회와 학계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찬반 논의를 철학적 관점에서 토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나아가 이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쟁을 이끌지 못했다. 오히려 토지에 대한 특별한 규제 자체는 사회주의적인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반론을 둘러싼 진영 논리에 머물러 사회적 갈등만 부추긴 결과가 되고 말았다.

      우리 사회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쟁이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를 따져보면, 과거 정부들이 토지공개념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보다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는 토지의 본질적 의미와 토지제도를 둘러싼 이론적이거나 실질적 정책 내용에 대한 논의를 생략한 채 정책 입안과정에서 이념적 의도와 효과에 대한 찬반 논의에 치중해 왔다. 토지공개념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1976년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시기였고4) 토지공개념 3법이 제정된 시기도 세입자들을 연이어 자살하게 만들 만큼 부동산 투기 광풍이 거셌던 1989년이었다. 이후 토지공개념 논의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토지나 주택에 대한 특별한 규제나 조세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공론화했다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사라지기를 반복하곤 했다.

      토지의 공공적 특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토지가 불평등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일찍이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997)에서 이를 분명히 했다. 그는 풍요 속에서 빈곤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토지소유권 사유화와 지주계급의 불로소득에서 찾고 해결 대안으로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를 제시했다.

      현대사회에서 부동산의 자본화, 금융화, 증권화가 확대되면서 불평등을 유발하는 새로운 원인으로 부동산을 다시 지목하기 시작했다.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불평등과 소득 대비 자산 비율의 확대가 토지가치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가 당면한 토지 사유화로 인한 심각한 불평등, 불로소득과 지대추구 문제는 시기심에서 비롯된 정치적 문제를 넘어 인류의 생존 문제라고 했다(Stiglitz, 2018).

      우리나라도 이러한 불평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 및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2014년 기준으로 OECD 35개 국가 중에서 8번째로 소득불평등이 높다 (https://data.oecd.org/inequality/income-inequality.htm). 특히 토지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자산격차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을 압도한다. 자산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비중은 거의 80%에 이를 정도다.5)

      우리 사회는 ‘지주의 나라’(경실련, 2017)라고 불릴 정도로 토지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국가를 만들기 위해 토지불로소득 문제를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토지를 통한 자본 축적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토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대추구 사회(이영아, 1993)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각성과 토지 관념과 토지공개념에 대한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본 연구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평가하고 현실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토지의 특수성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토지정책 방향과 개발단계와 토지소유권 개념을 고려한 불로소득 환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토지공개념과 개발권 공유화
      
        1. 토지공개념 찬반 논쟁
        1989년 토지공개념위원회는 토지공개념을 공익 확보라는 전제하에 토지소유자(공급자)와 잠재적 소유자(수요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적 제한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장개입과 권리 제한을 타당하고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합의 또는 가치관으로 정의했다(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1989). 다른 생산수단과 달리 토지에 공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토지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 생활과 생산을 위해 불가결한 기반이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해서 가장 값지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를 위해서 적정한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서원우, 1982; 조명래, 2005).

        당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에 힘입어 1990년부터 토지공개념 핵심 3개 법안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토지공개념 3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와 더불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기 진작을 위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필요에 따라 위헌성 시비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결국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위헌 판정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뒤 1998년 폐지됐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우려해 적용을 한시적으로 부과를 유예하거나 감면해 왔다.

        이번 헌법개정안을 통해 토지공개념이 재론된 배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그동안 토지공개념 3법이 위헌 결정과 보수 정부의 시장친화적 부동산 정책 등을 거치면서 토지공개념이 폐지되거나 약화되었고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던 제도들이 축소되어 토지공개념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전국에 걸친 높은 부동산 가격과 주기적인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은 불로소득을 사유화하는 개발이나 소유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토지공개념의 정신을 실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셋째,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지역불균형 발전의 원인으로 토지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됐다.6) 투기로 인한 토지불로소득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근로의욕과 기업가들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킨다.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은 과잉투자를 야기하고 자금배분의 비효율 초래하며 사회 전체가 지대추구 사회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해 헌법상 근거를 제대로 마련함으로써 과거 입법 기술적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개헌을 통해 토지 공공성에 관한 헌법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구체적 법률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토지공개념을 찬성하는 입장은 토지가 특별하고 공급이 제한된 고유한 특성을 지녔다고 본다. 반면, 토지공개념을 반대하는 대표적 시장주의 입장인 김정호(2005, 2018)와 서승환(2006)의 주장을 살펴보면, 토지는 전혀 특수하지 않으며 따라서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공개념 정책은 설득력이 없다고 한다. 우선, 토지는 비경합적이지 않아 공공재가 아니며, 토지 자체는 신의 창조물이지만 도시 토지는 인간이 공급할 수 있고 공급이 고정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서승환(2006)은 토지는 외부불경제에 따른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로만 일반 재화와 차이가 있다고 본다. 둘째, 토지 투기와 공한지는 토지를 비축하여 제때 최적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촉매제이다. 토지 투기 억제를 위한 조지스트적 정책 처방은 시장 공급을 억제하기 때문에 투기 대응에 적정하지 않다고 본다. 셋째, 토지 이외 주식과 같이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자산은 많으며 모든 재화의 가격은 각자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수요와 공급량에 따라 결정된다(김정호, 2005). 나아가 불로소득을 인정할지라도 토지에 비롯된 소득을 특별히 중과할 이유가 없으며 이를 국가가 환수해야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것이다(김정호, 2018).

        그간 우리사회의 토지공개념 논쟁을 비판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면, 첫째,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토지나 토지 소유권의 특성과 같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치적인 쟁점이나 주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이미 토지공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정 헌법부터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규정해 왔고 재산권의 일종인 토지소유권도 마찬가지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선 여전히 ‘토지공개념은 위헌’이라는 검증하지 않은 주장이 여전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전강수, 2017). 특히 토지공개념 3개 법률과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강화 정책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토지공개념은 근본적 위헌 요소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은 이제 규제와 중과세로 귀결되는 부정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로 호도되고 있을 정도다.

        둘째, 토지공개념에 대해 거센 찬반 논쟁이 있었지만 토지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거나 구체적 실행방안에 관한 논의로 이어가질 못했다. 주로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나 양도소득세나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을 뿐 토지 공공성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폭넓게 검토하지 못한 것이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토지 국공유화(이정전, 1999: 358), 토지비축제도와 토지선매권을 도입 방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했다. 또한, 계획적 관리, 계획허가제, 용도지역 관리와 같은 도시계획적인 수단도 단지 토지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뿐, 토지공개념을 연계한 보다 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나아가질 못했다.

        셋째, 토지공개념에 대한 주된 논의가 부동산 세제에 국한되어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 간 역할 분담, 적용시기와 단계별 정책수단의 조합 등에 대해 충실히 검토를 하지 못했다. 보유세에 국한된 논의도 문제인데, 양도소득세가 중요한 불로소득 환수 장치임에도 토지공개념 논의에서 주목하지 못했고 개발부담금이나 기반시설부담금, 공공기여제도 등 다른 개발이익 환수 수단들에 대한 검토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논의 전개는 국내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조지스트들의 활동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헨리 조지가 토지공개념의 시조이고 자유시장 경제체제 범위에서 토지공개념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경제학자라고 한다(전강수, 2012). 아울러 토지보유세를 기반으로 하는 지대조세제나 토지가치세를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 시장친화적인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김윤상, 2004; 남기업, 2005; 전강수, 2007; 서순탁, 2007).

        그러나 조지스트의 이러한 처방은 현재 자본주의가 처한 두 가지 문제를 치유하지 못한다. 첫째, 헨리 조지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한다고 판단했던 자본가들이 개발단계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전 지구적으로 대도시에서 주택이 주된 투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높은 집값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주택에 대한 과세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결국 향후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는 토지의 특성과 토지불로소득의 발생과 환수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야 하며 환수대상이 되는 여러 정책수단 조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토지소유권의 모순과 불로소득
        소유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시대의 산물이듯(윤철홍, 2015), 토지소유권 또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중세 봉건제도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점유만 인정했다(Heinsohn and Steiger, 2006). 현대와 달리 토지를 매각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는 없었다. 근대에 와서야 절대적 의미의 소유권이 등장했지만 현재까지 다양한 토지 소유 형태가 존재한다.7)

        근대 사적 소유권 개념은 민족국가의 성립 이후 자연법 사상에 의하여 발전해왔다. 영주와 농민 사이의 봉건적 예속관계가 깨진 18세기 말에 시작된 자유주의의 결과인데, 자유주의는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중시했고 개인의 완전한 자유와 권리를 사회의 가장 우선된 덕목으로 간주한다. 모든 인간은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와 동시에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인간이 만든 법이나 관습 또는 계약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본연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토지의 사적소유권을 지지하는 입장은 사유재산권과 교환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그 기원은 정치적, 사회적 합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규범, 즉 자연법에 기초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토지소유권이 자연권이란 주장은 존 로크(John Locke)의 자연권과 노동소유권에서 근거를 찾는 게 보통이다. 로크는 토지 사적소유는 개인의 노동 능력에 따라 결정되고, 노동을 투입하여 자연 상태였던 토지를 개발하고 개선한 사람에게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재산권이 자연권에 포함된다고 했다.8)

        하지만, 토지소유권이 자연권이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위한 충분한 공유지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른바 ‘로크의 단서(Lockian proviso)’인데, 로크는 미국에 주인 없는 땅이 많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글을 쓰는 그 시대에도 땅이 충분했던 시대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했다. 로크는 주인 없는 땅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도 자연권 개념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의미를 자유와 생명 정도로 한정했다. 재산권은 획득해야 하는 권리로서 국가와 그 틀에 종속된다고 생각했다(West, 2001).

        현대 정치철학에서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는 노직(Robert Nozick)이다. 그는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 1997)에서 첫째, 개인의 행동은 가능한 가장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사적 재산을 보장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분배를 결정하는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선택과 자유시장을 통한 자발적인 교환을 강조한다. 넷째, 법적으로 보장된 범위 내에서 재산권 행사를 인정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 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다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로운 취득과 이전을 전제로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정의로운 취득과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를 교정해야 한다고 했다(최병두, 2005).

        토지사유제가 등장하자 처음엔 종교적 관점에서 조물주가 인류에게 준 토지를 사유화하는 것을 반대했다(Pierson, 2013). 이후 도덕적 관점에서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은 자연법 개념을 근거로 토지의 사적 소유를 비판했다. 토지는 인류의 공동재산이고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향상된 가치에 한정된다고 했다(Paine, 1797). 프루동(Pierre-
				Joseph Proudhon)은 ‘소유는 도둑질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소유의 본질이 ‘노동은 하지 않고 이득을 얻는 능력’에 있다고 보며, 소작료, 임대료, 지대, 이자, 이윤을 모두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어떤 이유로도 소유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소유란 특권과 전제를 낳는 힘의 지배일 뿐이라고 했다(Proudhon, 2003).

        한편 사적 토지소유권의 등장은 시장경제 원리, 사적 자치의 원칙 등과 더불어 자본주의 발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토지 사유화는 토지를 담보로 한 근대적 금융의 토대를 만들었고 2차 대전 이후 오랫동안 세계 경제가 호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Linklater, 2013). 토지 사유화는 1970년까지 경제성장과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Saunders, 2016), 어느 정도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였다(De Soto, 2000).

        문제는 경제성장에서 발생하는 잉여를 토지 소유주들이 더 광범위하게 독점함으로써 성장을 억제하고 사유재산제 자체 정당성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자유의 한 형태이지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특징으로 도둑질과 같은 모순을 지닌 것이다(Ryan-Collins et al., 2017).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생산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수요가 조금만 높아져도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토지 가격만 오른다. 토지를 가진 사람은 추가적인 불로소득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고전 경제학자들은 이를 경제적 지대 혹은 지대라고 불렀다. 토지를 소유하면 소유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만들어낸 대부분의 추가적 가치를 차지한다.

        리카도(David Ricardo), 밀(John Stuart Mill), 헨리 조지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사유재산제을 옹호했지만 사회구성원들 덕에 생겨난 지주의 불로소득엔 반대했다. 특히 헨리 조지는 물질적 진보와 발달에도 심화되는 불평등과 빈곤의 원인을 토지 사유화에서 찾았다. 그는 부의 생산요소 간 우위 관계를 명확히 정립했으며, 사회가 발전하면서 임금과 이자의 희생으로 지대가 상승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토지의 독점적 특성으로 인해, 토지소유주는 생산의 결과 중 일부분을 취득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며, 생산의 3요소(지대, 임금 및 이자)가 노동생산물을 나누어 가져야하나 실제로는 노동생산물 중 지대가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최대한의 지분을 차지하고 남은 부분을 임금과 이자가 나누어 가지게 됨을 분배이론을 통해 역설했다.

      

      
        3. 토지 이용에 대한 국가 개입 유형
        서구 유럽 사회에서 근대 시민사회 이후 토지소유권은 봉건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소유권이면서 동시에 영주의 소유권에서 벗어난 절대적 소유권이란 관념이 확고해졌다. 이러한 절대적 토지소유권은 프랑스 인권선언 17조(1789년)에서 소유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자본주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이 배타적이고 절대적이라는 인식은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던 시기에만 지배적이었고 사유재산제도의 확립과 별개의 문제로 ‘토지의 공공성’ 내지는 ‘토지의 사적재산권 보장에서 예외’에 대한 논의와 입법례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9) 이후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되면서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는 사회적 책임과 적절한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는 인식이 정립됐다.10)

        토지에 대한 규제나 관리에 대한 관점은 크게 개인의 토지이용에 대한 공적 규제를 강조하는 유럽의 계획지향형과 토지의 사적 자치와 자율적인 활용을 강조하는 미국의 시장지향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이정전, 1999). 먼저 미국의 시장지향형 토지관을 살펴보면, 초기 미국 사회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정부의 간섭을 배제했고 사적 재산권 행사를 거의 절대적으로 보호했다. 그러나 서부개척이 완료된 이후엔 공익을 위해서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미국 토지관의 기조가 바뀌었는데,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용도지역제도(zoning)다. 특징적인 것은 서구식 토지제도에서 계획의 역할이 토지 이용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것임에 반해, 미국의 시장지향형은 계획 및 규제가 없으면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계획의 역할은 토지이용행위를 사후에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한편, 서구의 계획지향형은 정부의 사전 계획에 의해 개인의 토지 이용권을 철저하게 복속하려는 토지관으로 자유주의 경향이 강한 프랑스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계획이 없으면 토지 이용도 없다.”라는 계획 우선의 원칙 또는 건축부자유의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는 국왕의 것이며 일반인은 단지 이용권만 부여받을 뿐이라는 서구의 왕토 사상이 그 배경이 됐다(이정전, 1999).

        어느 나라나 토지는 항상 공급 부족 문제, 과잉개발 문제, 고지가 문제, 소유 편중 문제, 개발이익 편중 문제 등 토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처럼 토지로 인해 생겨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시장과 국가 중 누가 더 토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 정책수단 선택은 토지 문제 해결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변창흠, 2007a).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토지도 다른 재화와 똑같은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토지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토지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계획주의 패러다임에서 토지는 일반 재화와 차별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 관점은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난개발이나 개발이익 사유화 등 토지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본다. 반면, 헨리 조지가 주장하는 토지문제 해결방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환수하는 토지지대세나 토지가치세와 같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르크스주의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과 고비용 구조는 토지의 사적 소유에 근본 원인이 있으므로 토지 국공유화를 근본적인 해법으로 본다(이정전, 2005).

        토지문제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토지에 대한 규제 완화와 시장 자율 확대를 뒷받침하는 주요 논거였다. 이 관점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부동산 세율을 인상하거나 투기억제 목적으로 한 각종 규제정책은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토지 공급의 고정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가능 용지의 확대 방안이나 적극적인 신도시 건설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정호, 2018).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이 가장 핵심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와는 다른 관점이지만 도시계획 상 밀도규제의 완화를 통한 토지 활용도를 증가하는 정책이 단순한 토지공급 확대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토지공개념 입법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주장(김일현·이혁주, 2018)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과 규제완화, 조세 감면 등의 규제완화 조치는 토지 소유를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토지 투기를 유발하여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고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토지공급 확대 방안에는 반드시 투기적 심리를 억제할 수 있도록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관리와 환수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부분 국가들은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계획,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조세 부담을 통한 불로소득의 환수라는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다만, 어떤 정책수단을 어떠한 강도로 활용할 것인지 토지에 대한 인식이나 토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토지의 특성과 경제적 기능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영향력에 반응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Ryan-Collins et al., 2017).

      

      
        4. 개발권 공유화
        개발권은 특정 시점에 토지의 현상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및 권한을 의미한다.11) 역사적으로 볼 때, 개발권은 국가권력 형성 이전에는 공동체가 소유하는 경향이 많았고,12) 근대국가 성립 이후에는 토지소유권의 한 권능이자 토지소유자의 것으로 개발권이란 개념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았다.13)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토지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적 규제가 점차 강화되어 감에 따라 개발권 개념 정립은 물론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졌다(서순탁, 2007).

        절대적 토지소유권 관념으로 보면 토지소유권은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다. 개발권 또한 토지소유권에 내재하는 권능 중 하나인 사용권에 다름없게 된다. 반면 개발권을 별도로 분리 할 수 있다면, 토지소유자에게 현재 토지에 대해 이용권만 인정하고 장래 토지 개발에 관한 권한은 다른 사람이나 국가에 독립적인 권리로 양도하거나 보유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한다면 분리된 개발권은 누구의 권리가 되어야 하나? 개발권이 배타적 토지소유권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면 개발권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허용된 권리가 된다(김상용, 1981; 이선영·김상진, 2014). 이때 일정한 조건이란 사회 또는 국가의 권리를 사유화함에 따른 대가를 의미하고 이는 개발부담금, 개발이익금, 계획이익 등으로 표현되며, 그 환수가 마땅히 정당화된다.

        개발권 분리와 공유화에 대한 첫 시도는 영국의 우트와트(Uthwatt)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차 대전 이전 영국은 계획개요(planning scheme)와 용도지역제(zoning)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1941년 조직된 ‘보상 및 개발이익에 관한 위원회(The Uthwatt Committee on Compensation and Betterment)’가 1943년 개발이익 공공환원에 관한 기본 틀을 이 보고서에 담아 제시했다. 토지개발에 따른 보상과 개발이익 문제를 본질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했고 전후 영국의 도시계획은 물론 전 세계에 토지이용규제 모델로 영향을 미쳤다(서순탁 외, 2007).

        우트와트 보고서의 핵심적 내용은 부유가치(浮游價値, floating value)와 이전가치(移轉價値, shifting value)라는 두 개념을 바탕으로 전 국토를 미개발지와 기 개발지로 구분한 후 미개발지는 현존의 토지이용권만 남기고 개발권은 유상으로 국유화하고,14) 기 개발지는 지가 상승분에 대한 정기적 과세에 의해 개발이익을 환원하자는 것이었다(서순탁 외, 2007). 이후 1951년 정권을 잡은 보수당이 1953년 개발부담금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개발권 국유화는 지속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영국은 여전히 계획허가제(planning permission)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에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는 개발자체가 불가능하고 개발에 관한 권한은 공공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획허가의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이나 지역상세계획에 대해 미래 예측능력이 떨어지고 구체성이 부족해졌다. 계획허가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계획허가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betterment)이나 계획이익(planning gain)을 측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수하기도 곤란해짐에 따라 개발권 공유화를 실현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생겨난 것이다.

        개발권을 공유화에 대한 외국 사례로는 프랑스의 법정밀도 상한제나 독일의 이용소유권 분리 제도가 있다. 법정밀도 상한제는 1975년에 제정된 토지정책개혁법(Loi Portant Réforme de la Politique Foncière)에서 도입한 제도로 소유권에서 건축권을 분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허용할 수 있는 건축밀도를 법으로 정하고 그것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면 국가로부터 건축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했다.15) 반면, 독일에서는 독일사회민주당이 토지소유권을 처분소유권과 이용소유권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입법화하지 않았다(서순탁 외, 2000; 서순탁, 2007).16)

        한편, 토지공개념의 한 형태로 볼 수는 없겠지만, 개발권을 소유권에서 분리해서 거래와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들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우량 농지가 도시적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권 선매제도를 통해 공공이 개발권을 미리 구입한다. 이 제도는 서포크 카운티(1972년)와 펜실베니아주(1987년)에서 활용했었다.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는 토지 개발권을 별도로 분리해서 민간시장을 통해 매매와 양도가 가능한 제도이다. 개발권 이전은 개발권을 보유한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와 개발자들 사이에 형성된 개발권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거나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개발권 은행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진다(서순탁 외, 2000; 김상용·정우형, 2004; 채미옥, 2011). 일본에서는 용적 이전제를17) 시행하고 있는데 문화재 등으로 인한 개발규제 피해를 방지하면서 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하는 방편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김창석·이삼수, 2005).

        우리 학계는 개발권 분리 사례로 ‘농지 대리 경작제’, ‘이축권’, ‘용도지역 지정’과 ‘결합개발 방식’ 등을 들고 있다.18) 그러나 개발권 거래나 이전이 가능할 정도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개발권 분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김창석·이삼수, 2005). 예를 들면 개발권 양도제의 경우 실무와 학계에서 지난 20년간 규제에 따른 손실보상의 수단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법률적 미비로 본격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김현수, 2012).19)

        우리 헌법은 토지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약을 인정하여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적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의 분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례는 개발권 분리를 지지하지 않는다.20) 그리고 일부 긍정적 논의가 있지만21) 대체적으로 민법학자들의 반대가 많은데, 로마법에서 비롯한 소유권이 지닌 절대성과 혼일성을 훼손하고 신분구속적인 봉건적 물권제도가 부활할 수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 한다.

      

    

    

  
    
      Ⅲ. 토지 불로소득과 환수를 둘러싼 논의
      
        1. 우리나라 토지 문제와 불로소득 현황
        전세계적으로 소득(income) 대비 부(wealth)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22) 리츠나 펀드, 메자닌 금융 등 새로운 금융기법이 도입되면서 고정자산의 유동화, 금융화, 증권화가 확대되고 고정자산을 통한 부의 축적이 커졌다. 이에 따라 고정자산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불평등 구조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23)

        고정자산 중에서도 주택은 투자자산으로 성격 변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집이 단순히 생활공간으로 여겨졌던 반면 오늘날 주택 소유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임금, 줄어드는 연금, 축소된 국가복지에 대한 장기적 재정안정 대책인 투자 기회로 장려되고 있다. 집은 중산층의 일원이 되는 필수재이면서(Forrest et al., 1999) 노후와 자녀를 위한 자산이자 담보 자산으로 투기적 금융자산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주택이 가장 큰 자본이득을 가져다주는 주거자본주의 시대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24)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이 이미 지은 집들을 여러 가계들이 서로 사고 팔게 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25) 결국 신용과 돈이 창조되어 기존의 집과 땅으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집값은 오르고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집값 거품이다. 주택가격은 가계의 부담능력을 초과해 단지 시장의 주택에 대한 투기와 투자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26)

        우리나라도 사정은 비슷하다. 토지와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상품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2017년 3월 말 기준 가구(2인 이상)당 평균 자산은 3억 8,164만 원이고 가구자산의 74.4%는 실물자산이고 이 중 93.9%는 부동산이다.27) 이는 부동산에 대한 높은 소유의식에서 기인하지만 과거 부동산 투자와 거래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경험이 누적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땅값 총액은 2014년을 기준으로 8,449조 원으로 추계한다. 정부 또는 지자체 소유 토지 1,745조 원을 제외할 경우 
				약 6,704조 원이 민간이 소유한 토지다.28) 1964년 민간 토지가격은 1.7조 원으로, 54년간 6,702조 원 상승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이 0.7조 원에서 1,559조 원, 노동자 임금 총액이 0.5조 원에서 747조 원으로 상승한 것과 대비할 경우 매우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우리나라 국민 중 토지 보유자 수는 2015년 말 기준 전체 인구 중 31.7%인 1,609만 명으로 68.3% 해당하는 국민은 토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29) 2015년 기준 상위 1%의 보유 비율을 산출한 결과 상위 1%가 47.7%, 상위 10%가 84%를 차지하여 소유 편중 현상이 과도한 형편이다.30) 주택 소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6년 기준으로 상위 1%(13만 9천 명)가 90만 채를 소유해 1인당 6.5채를 소유한다. 상위 10%(138만 6천 명)는 450만 채를 소유해 1인당 평균 3.2채다(서순탁, 2018).

        학계의 토지 불로소득 추계에 관한 연구는 이정우(1991)로 시작해, 2000년대 토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자 본격화했다. 먼저 정희남 외(2003) 연구를 보면 2001년을 1980년과 비교해 지가 총액이 135조 원에서 1,419조 원으로 증가해 20여 년 동안 발생한 총 개발이익은 1,284조 원으로 추계했다. 안균오·변창흠(2010)은 개발부담금제도 변천에 맞추어 개발이익 발생과 환수 규모를 추계한 것이 특징적인데, 먼저 1999년 이후 10년간(1999~2008년) 발생한 개발이익 규모는 총 2,130조 원으로 추계했다. 경실련(2017)은 한국은행과 정부(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1964년 민간토지 가격 1.7조 원 대비해 지난 50년간 토지가격은 6,700조 원 상승했고 이중 상위 1%가 2,550조 원, 상위 5%가 4.391조 원, 상위 10%가 5,546조 원을 차지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 놓았다.31)남기업 외(2017)는 취득세를 활용해 ‘평균 보유 기간’을 구하고 부동산 전체 실현(혹은 잠재) 자본이득과(귀속소득까지 포함한) 임대소득을 구하여 부동산소득 전체를 추산했다. 실현 자본이득(명목)과 임대소득은 2007~2015년 9년 동안 450~500조 원으로. 9년 내내 부동산소득은 GDP의 30%를 초과했고, 9년 평균은 37.8%에 달하는 규모임을 밝혔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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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환수 규모
        우리나라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개발이익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광의, 협의, 최협의로 나눌 수 있고, 환수방법에 따라 조세, 부담금, 기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2 참조).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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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의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으로는 과거 부동산투기억제세와 토지초과이득세가 모두 폐지되어 양도소득세가 유일한 수단으로 남아있다. 양도소득세가 정책조세로서 각종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광의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협의의 개발이익은 공공투자에 의한 토지가치 증가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토지가치 증가를 환수하는 수단으로는 간주취득세와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같은 부담금만 활용되고 있다. 개발이익을 공공투자에 의한 토지가치 증가만으로 정의한다면,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제도로는 조세보다는 주로 부담금 제도나 기부채납 등 행정조치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간 토지 소유와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부동산소득이 발생함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희남 외(2003)는 개발이익 환수수단으로 이전과세, 취득과세와 토지부담금으로 보면 개발이익 환수 총액은 113조 원으로 환수수준이 8.8%에 불과하고 이전과세를 제외할 경우 환수수준은 6.1%로 떨어진다고 추계했다. 더구나 공시지가가 시장가격의 평균 70~80%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할 때, 개발이익 환수수준은 이보다 훨씬 낮은 4.6~6.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안균오·변창흠(2010)이 추계한 개발이익의 환수 규모는 광의의 개발이익 환수 규모33)는 36.9조 원으로 환수 수준이 1.7%이고, 협의의 개발이익 환수규모34)는 8.4조 원으로 0.4%, 최협의 개발이익 환수규모35)는 총 1.8조 원으로 0.1% 수준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3. 개발이익 환수 정당성과 환수 범위
        개발이익을 개인이 사유화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수해야 한다는 것은 토지의 외부불경제라는 경제학적 설명과 더불어 고전적 지대론에서부터 지지되어 왔다. 로크는 노동가치설에 입각해 노동의 대가가 아닌 이익, 즉 토지불로소득은 모든 시민의 공유물이라고 했다. 밀 또한 토지소유권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토지가치의 자연적 증가와 불로소득인 지대에 대해 특별 과세할 것을 주장했다(류해웅·성소미, 1999). 지가는 일련의 개발행위에 따라 상승 하락하고 토지소유자는 자기 의사와 관련 없이 이익과 손실이 생겨난다. 마샬(Alfred Marshall), 왈라스(Marie Esprit Léon Walras)와 헨리 조지는 개발이익은 외부경제, 즉 개발행위와 일반적 경제 발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개인의 사유화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개인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회진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이익 환수가 왜 필요한지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나 사업자의 노력 없이 생긴 불로소득이므로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둘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제거되고 투기가 억제되어 지가가 안정되고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촉진된다. 셋째, 개발이익을 누린 자가 개발에 따른 편익에 상응하여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있어 구체적 쟁점을 살펴보면 첫째, 개발이익 환수대상이 되는 개발이 무엇이고 개발사업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36) 열거주의를 주장하는 조세법률주의 해석에 따르면 이 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난다(이춘원, 2017). 광의의 개발이익을 환수를 주장하는 입장에선 토지의 유형적 변경을 초래하는 개발행위뿐만 아니라, 토지의 성질 및 용도변경을 포함하는 무형적 개념, 더 나가서 공간적·시간적 및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다 포함할 것을 주장한다(정희남 외, 2003). 그리고 개발행위를 주체에 따라 구분한다면 민간의 개발행위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서 직·간접적인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개발행위를 포함하게 된다.

        한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은 주로 노후 주거지를 개량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기반시설 확대가 중요한 사업들이고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거나 개발이익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다만, 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이 모두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라면 두 부담금은 장기적으로 통합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성격상 분리해서 운영하더라도 개발이익 환수라는 정당성과 목적을 공유한다면 최고 부담률은 50%로 정하되, 금액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개발이익 범위와 산정방법이 문제다. 개발이익 범위와 관련해 앞선 논의와 같이 비록 계획행위에 의한 지가상승, 지역사회의 일반적 활동, 또는 일반적인 경제변동에 따른 요인에 의한 지가 상승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37) 그리고 토지보유와 개발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대가를 고려할 경우 개발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불로소득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를 반대하는 입장에선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 문제를 주장한다(류해웅·성소미, 1999). 한편 미실현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입법재량, 입법 정책의 문제이므로 위헌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38)

        개발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은 대체로 유사한데, 사업종료 시점 혹은 부과시점의 가격에서 사업 착수 시점이나 매입 시점의 가격을 뺀 금액에 정상지가 상승분이나 소요비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39) 그러나 실무에선 사업종료 시점 가격은 판단하기가 용이한 반면, 사업 착수 시점의 가격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매입 가격을 조합원별로 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는데, 매입 시점이 서로 달라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환수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이익이기 때문에 정상지가를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서순탁, 2016).

        셋째, 개발이익 환수 범위, 환수 비율과 환수 방법에 관한 쟁점인데, 우선 우리나라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크지 않고 개발이익이 그대로 현지화되어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찰해야 한다(김용창, 2003).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하면 개발이익 환수가 개발 대상 토지 또는 개발사업지 내 토지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임윤수·최완호, 2014). 과거를 돌아보면 1967년 강남 일대 개발에 따른 대책으로 경부고속도로 주변 토지에 대해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였다가 양도소득세로 흡수된 적이 있었고, 토지초과이득세를 통해 직접 개발대상지가 아닌 나대지나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을 환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토지초과이득세가 폐지되면서 공공투자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면서 이러한 주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점점 더 사유화되고 있다(황해봉, 2009).

        최근 공공개발이 추진되거나 도시계획 변경이 있음에도 개발이익 환수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토지에 대해 지가상승분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새로운 쟁점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지하철이나 도로의 건설, 각종 공공시설의 입지로 인한 불로소득은 토지 처분 단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면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셈이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조세부과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한다면, 개발이익 환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공공투자로 인한 지가 상승분 일정 부분을 환수할 수 있는 조세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주변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국비나 공공투자로 상승된 지가를 사유화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공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이기주의와 지역 간 경쟁이 가열되어 공정한 투자결정을 방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결과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이익의 환수비율, 즉 발생한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할 것인가? 주요 개발이익 환수제도에서 환수비율은 법률에 따라 최대 20%에서 50%까지 상이하고 경제 상황이나 정부의 성격에 따라 환수비율도 변화해 왔다.40)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의 직접적인 투자나 노력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 외에도 토지소유자의 노력 없이 공공투자나 기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토지가격의 상승분까지 포함한다면, 개발이익의 환수비율은 불로소득의 환수라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현행 세법상 직접적인 노동이나 자본을 투자해서 발생하는 개인소득이나 법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율이 최대 42%인 점을 고려하면 불로소득에 대해 최대 50%의 부과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41)

        그리고 각종 부담금과 조세 등 여러 가지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별개의 목적에 따라 부과·관리되는 것도 문제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개별 정책 목적에 따라 도입하면서 중복으로 부과함으로써 통합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황해봉, 2009; 임윤수·최완호, 2014). 개발이익 중 어느 정도를 개발과정 어느 단계에서 부과하여 환수할 것인지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환수한 개발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현행 환수한 개발부담금은 중앙정부 50%, 기초지자체 50%로 귀속된다. 중앙정부에 귀속된 개발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반면, 기초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편성되기 때문에 사용목적이 분명하지 않다.42) 더구나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는 개발부담금 사용처에 대해 별도 규정을 마련해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은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뚜렷한 원칙과 목적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서순탁, 2016).43)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보면, 개발이익은 주로 개발이 집중되는 성장지역이나 부유지역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은 낙후지역의 발전이나 낙후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균형,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균형 및 국가 차원 균형으로 구분하여 고려해야 한다. 현재 개발부담금이 이러한 다차원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의 용도를 낙후지역 발전과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활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과 같은 성장지역은 더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성장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반면. 환수한 개발이익을 낙후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김용창, 2003). 아울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과 낙후지역의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결합개발제도를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전체에 대해 지자체 단위에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Ⅳ. 토지정책 방향과 개발이익 환수체계
      
        1. 토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토지문제로 높은 지가, 과도한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문제, 개발이익 사유화와 토지소유 편중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 심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토지 정책이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소득증가에 따라 필요불가결한 산업용지, 주거용지와 사회기반시설 용지 등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 무엇보다 역점을 두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사회는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과 계층 간 위화감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만연해지고, 건전한 근로의식 및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간 자산격차로 인해 지역별로 불균형적 발전을 초래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토지정책을 개혁하기 위해 토지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토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선 토지 문제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나라 토지정책이 가진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영미 계열의 국가들과 달리 토지소유권의 절대성을 강하게 보장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토지소유 욕구가 강하고 토지 이용 측면 또한 자율성을 크게 보장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용도지역제에 기초하고 건축자유주의에 입각하여 토지개발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토지의 계획적인 관리가 어렵고 그 결과 토지의 과도한 개발과 난개발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이러한 기존 토지제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토지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토지소유권의 절대성에서 발생하는 토지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권을 분리해 토지개발권의 공공성과 공유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개발권은 공공의 인허가와 공공기반시설의 활용으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관련 수익은 토지소유권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사유해서는 안 되며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건축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토지의 계획적 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선계획 후개발의 기본원칙을 정립하되, 계획능력의 한계로 계획을 통한 개발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나 부담금을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2.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대안 검토
        <표 3>은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정책 대안을 토지소유권의 인정 정도에 따라 국내외 학계 논의와 실제 사례별로 정리한 것이다.

        
          Table 3. 
				
          

          
            Alternatives to public concept of land
          
          

        

        
        

        토지의 공개념 실현을 위해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토지를 탈상품화하는 것이다. 토지를 완전히 탈상품화하는 것이 국공유화이지만, 전면적으로 국공유화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채택하는 부분적인 국공유화 방법이 토지 비축 제도이다.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지선매제나 노르웨이 등의 토지은행 등이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비축된 토지를 활용한다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민간에게 토지를 장기임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탈상품화 성격이 강한 대안은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고 공유화하는 것이다. 국공유지를 매입하여 토지를 비축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해서 공유화하거나 선매할 경우 직접적으로 국공유화하는 것과 비교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이익을 공유화할 수 있고, 토지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농지나 녹지로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같이 개발권을 분리하여 시장에서 선매하거나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토지공개념 실현 방법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도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토지이용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에선 아직 생소하지만 토지소유권을 집단화, 사회화하는 것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산업화 초기 도시 내 주거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동주거단지나 이상촌 건설을 구상하면서 이 대안을 시행하였다. E. Howard의 전원도시론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설한 레치워스(Letchworth)나 웰윈(Welwyn)과 같은 신도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북유럽 주택협회가 건립하여 관리하는 사회주택이나 협동조합주택도 이러한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계획적 관리와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다. 계획을 통한 사적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는 선계획-후개발 체제와 함께 개발부담금을 전제로 한 계획허가제를 기초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용도지역제는 개발이익 환수수단이라기보다 토지 이용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이 강하지만 개발이익 환수수단을 적절히 병행한다면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실효성 높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이 좋은 사례가 된다.

        마지막으로 토지 세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세제를 활용한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어떠한 조세인가 그리고 환수비율이 어떠한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달라진다. 헨리 조지는 토지가치세만으로도 토지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자본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봤다. 국내 조지스트들의 견해도 이와 비슷해 재산세 강화를 강조한다.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국토보유세도 이러한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다. 그러나 보유세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라기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급한 공공시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라는 짙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곽태원, 2000). 그뿐만 아니라 보유세부과에 대해 정치적, 현실적 저항이 아주 크다(Cabral and Hoxby, 2012). 이러한 토지보유세의 한계를 고려할 때 처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와 개발단계에서 개발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과 같은 각종 부담금을 활용한 개발이익 환수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생겨난 토지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뒤엉켜 있고 한 가지 정책수단으로 해결할 정도로 간명하지도 않다. 그리고 많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토지소유권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토지보유세를 과도하게 인상해서 모든 토지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고 정치적 저항도 크다. 결국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토지공개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제도들이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개발단계별 불로소득의 환수 방안
        
          1) 보유 단계
          토지 보유 단계에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법은 보유세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첫째, 앞선 논의와 같이 보유세는 공공기반 시설 건설과 관리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원칙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불로소득 환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44)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과다 보유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면서도 부동산 보유로 인해 부담해야 할 공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조차 제대로 부과하지 않고 있다. 심각한 부동산 소유 편중 현상과 토지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고려하면 보유세 중과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양도소득세와 달리 보유세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보유 단계에 과세할 뿐만 아니라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세액을 납부하므로 조세저항이 높아 번번이 정책 도입이 좌절된 적이 있다. 대안적 접근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시세적용률을 우선적으로 상향조정해서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선행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주변 공공투자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상당한 불로소득이 발생함에도 토지가치 상승분을 환수하는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마련했으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IMF 경제 위기 때 폐지됐다. 따라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광의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비록 양도소득세로 이러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겠지만 처분단계에만 적용할 수 있고 여러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기엔 한계가 있다. 보유세율을 강화하거나 간주취득세를 변형하여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처분하기 이전에 납세할 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조세납부 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각 또는 처분할 때 환수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개발단계
          개발단계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45)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첫째, 개발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은 개발단계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목적이 동일하므로 장기적으로 통합 운영하거나 부과요율을 일치시켜 개발이익 환수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로소득으로서 재건축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최고 환수비율을 50%로 설정하되, 금액별로 차등화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반시설 설치 대상과 비용부담에 대해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개발이익을 활용해 당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편익과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간 형평성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공공용지 기부채납, 공공기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기여의 원칙과 비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공공기여금 활용 또한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로 한정한 규정을 개정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교차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발단계에서 수용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보상 기준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개발과정에서 수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경우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 수요가 확장되고, 보상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프랑스의 보상기준에서는 보상금액을 개발계획 발표 이전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보상 단계에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한다.46)

          넷째, 개발사업 주변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도시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에 따라 개발사업 주변 토지를 미리 수용할 수 있는 ‘초과 수용제47)’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선매제도나 토지비축제도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토지를 우선 확보할 경우 개발이익을 원천적으로 내재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시장 여건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거나 적용 강도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면서 환수제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일관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 새로운 환수제도를 도입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수평적·수직적으로 연계하여 정책효과를 높이고, 제도 및 정책의 급격한 전환이나 폐지를 지양해 개발이익 환수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3) 처분 및 거래 단계
          현행 제도 중 공공투자사업으로 발생한 지가 상승분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개발이익이 환수에 필요한 중요 수단이지만, 매 정부마다 부동산 경기 변화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부과율과 감면 대상과 조건이 계속적으로 변화해 온 소위 ‘정책과세’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보유와 개발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임에도 실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앞서 살펴보았던 불로소득의 낮은 환수율은 양도소득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양도소득세는 거래 단계에 부과하지만 소득세다. 시장과 학계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조세의 원칙을 고려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더구나, 양도소득세를 거래세로 보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하기 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시로 제기되어 왔다.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소득세이다. 따라서 자신의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하여 창출하는 다른 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분명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불로소득 자체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부재지주나 비업무용 토지소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 원칙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은 감면과 면제조항이 과도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변화나 정책 변화에 따라 부과요율이나 감면대상이 자주 변화함에 따라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정책 의지와 신뢰를 상실해 왔다.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소득세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고 각종 감면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4) 주택 공급 단계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은 주택공급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첫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다.48) 현재는 공공택지에만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과도한 수익을 억제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한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거래되기 때문에 시세와 최초 분양가격 간의 차익을 최초 수분양자가 독점하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청약과 공모 열풍이 불어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이다. 2007년 주택법에 도입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주택건축물만 분양함으로써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기 때문에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확보할 수 있다. 반면,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분양하되, 매각 시 반드시 공공기관에 공급 원가에 금융조달 비용 수준의 이자만 붙여서 매각하도록 의무화한 주택이다.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분양자가 개발이익을 사유화할 수 없으며, 자가주택이면서도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자가주택이라 부를 수 있다(변창흠, 2007b).49)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소유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주택을 개인에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택 사업자나 주택협동조합에 분양하고, 조합원은 지분권만 보유하도록 하여 주택과 공동시설을 공유화하는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되기 어렵고 공유자산이 확대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지는 못하더라도 사유화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나 주택가격 급등 문제를 방지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Ⅴ. 결론: 토지공개념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인간은 땅 위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토지는 다른 사물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은 고대 때부터 지속되어 왔다. 아프리카 부족민과 인디안들의 땅에 대한 신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오늘날의 토지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근거로 활용하기도 한다. 토지를 사적재로서 토지소유권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토지소유권을 행사하기보다 마을이나 공동체의 한 구성요소로서 공공성을 지녔다는 것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토지가 갖는 이런 공공적 속성에 대한 구성원 간 합의와 제도화를 토지공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이미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 토지공개념은 우리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관이라는 점을 천명했다. 토지 공공성과 이에 바탕을 둔 불로소득 사유화 차단과 환수제도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면서 그 남용과 사회적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채택된 제도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토지 공공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각 자치단체나 커뮤니티 단위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제도와 조세제도를 채택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때문에 토지공개념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적인 쟁점으로 막연히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산 중 토지와 주택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다. 또한 소득격차보다 자산의 격차가 훨씬 더 큰 나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나 주택은 사회 불평등을 낳는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높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의 절대적 소유권에 관념을 중심으로 토지 보상, 토지이용계획, 개발, 토지세제와 개발이익 환수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토지의 절대적 소유권 관념과 토지 소유 중시 제도는 토지와 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자산격차가 소득의 격차로 고착되어 가고 있다.

      자산시장이 금융화, 증권화하면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치를 사유화하는 경향이 더 강해질 것이다. 자산시장은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본 전제로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때문에 토지와 주택이 상품화, 금융화되면 될수록 시장에서 가격상승이 유지되는 메커니즘이 고착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 결과 가계의 자산 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 불평등은 더 확대될 것이고, 토지와 주택가격은 실수요자의 부담능력을 훨씬 초과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공공성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 공유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원칙을 기반으로 토지 이용, 계획, 보유, 개발, 처분, 관리 각 단계별로 토지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다만, 토지 공공성과 개발이익 환수는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나 보유세 확대, 토지공급 확대 등과 같이한 가지 정책수단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토지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는 토지의 소유권과 토지이용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마련할 수 있다. 도시계획이나 토지 이용, 개발, 주택단지 계획과 관리 또한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과 주택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최근에는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나 펀드,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공공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결합한다면 불로소득을 사유화하지 않으면서 공동체가 살아있는 개발사업이나 주택단지 건설도 가능하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또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시장논리보다 개발이익 공유화라는 원칙에 입각한 주택상품의 설계가 필요하다. 환매조건부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과 같은 공공자가주택이 대표적인 사례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면서도 개발이익을 공유화함으로써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인류와 공동체의 기반이었던 토지가 높은 주택가격과 사회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히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조세 증세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서 토지공개념 조항을 신설하자는 주장만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토지공개념 조항은 우리 사회에서 토지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토지를 통해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Notes
      
        주1. 헌법개정안 제128조 2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주2. 현행 헌법에는 명시적이진 않지만 토지공개념이 반영돼 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헌법 제23조 제2항),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헌법 제122조) 등이 그것이다.
      

      
        주3. 고문현 위원(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2018)
      

      
        주4. 1976년 중동 특수로 생겨난 전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신현식 건설부 장관은 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언급하면서 토지공개념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후 공법학자들에 의해 검토되기 시작했고, 10년 지난 19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에서 법제화됐다(조명래, 2005).
      

      
        주5. 이우진(2016)은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기타소득 각각에 똑같은 가중치를 둔 경우 소득 불평등에 자산소득이 기여하는 비중이 무려 79.4%라고 분석했다.
      

      
        주6. 김남근(2018)의 기사.
      

      
        주7. 토지소유권은 자연권으로서 그 성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소유한 상태이거나 소유하지 않은 상태로 이원적인 것도 아니다. 토지소유권 구조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관습에 좌우되고, 기간과 용도에 따라 규정된 여러 단계의 소유권이 있어 왔다(Linklater, 2013).
      

      
        주8. 로크는 시민정부론에서 “각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토지면적은 각자가 직접 경작하고 개량시킬 수 있는 노동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했다(Locke, 2014).
      

      
        주9. 로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밀, 스피노자(Baruch Spinoza) 등 근대의 많은 사상가들이 사유재산제도의 확립과 별개의 문제로 ‘토지의 공공성’ 내지는 ‘토지의 사적재산권 보장에서 예외’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 다른 재산과 달리 특별한 제약을 가하는 입법례는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 나폴레옹 법전 제545조, 손실보상을 전제로 한 재산권 수용이 있었고 특히 나폴레옹 법전은 토지는 동산과 달리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한정희, 2008).
      

      
        주10. 바이마르 헌법은 제153조 제1항은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봉사해야 한다”라고 했고, 제155조 제3항은 “토지에 대한 노동 또는 자본의 투하 없이 발생하는 지가의 상승분은 전체를 위해 이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했다. 이후 외국 입법례를 보면,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 헌법 제9조·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0조 외에도 자본주의 국가인 스페인 헌법 제47조, 멕시코 헌법 제27조, 그리스 헌법 제18조 등에서도 토지공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독일 헌법인 독일기본법 역시 15조에서 “토지와 천연자원, 생산 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공공 소유 또는 기타 공공 서비스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주11. 토지의 형질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유형적 개발권과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무형적 개발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상용, 1981).
      

      
        주12. 원시 게르만 공동체사회에서 토지소유권은 관리처분권과 이용경작권을 분리했다. 토지의 관리와 처분은 단체의 권한으로 하고, 공동체 구성원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김상용·정우형, 2004).
      

      
        주13. 유럽 국가의 경우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할 수 있다는 관념은 개인주의 로마법적 개념과 단체주의 게르만법적 개념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사상 변화에 따라 서로 강하게 또는 약하게 교착하면서 발전하여 왔다(김상용·정우형, 2004). 특히 영미법에서 토지소유권은 대륙법계와 달리 절대적인 소유권이 아니라 상대적 소유권 개념이다. 혼일적 권리가 아니라 사용·수익·처분의 각 권리가 하나로 통합된 권리(a bundle of rights)이며, 각각 독립한 권리인 여러 가지의 권리가 결합된 권리라고 본다(김상용·정우형, 2004).
      

      
        주14. 개발권의 국유화는 엄밀히 말해 개발가치의 국유화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개발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즉, 토지의 시장가치에는 기존 용도에 의해 발생하는 가치(예: 지대, 임대료) 이외에 개발가능성에 의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개발가치=시장가치–현재 이용가치), 이러한 개발가치를 국가가 강제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 개발가치 국유화 조치의 골자이다(서순탁 외, 2007).
      

      
        주15. 당초 전국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건축밀도 상한제를 적용했으나, 파리시가 먼저 1.5배를 적용하다가 3배로 확대한 이후 결국 실효성을 잃었다(정우형, 2000).
      

      
        주16. 토지소유권을 처분소유권과 이용소유권으로 분리하자는 것으로, 1972년 Hans-Johen Vogel이 논문에서 제기한 것을 독일 사회민주당이 토지질서에 대한 개혁안으로 제기한 것이었다. 토지의 권능 중에서 처분 권능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이용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사인과의 위임계약 체결을 통해 부여한다(진상욱, 2013).
      

      
        주17. 용적이전이란 문화재나 기타 규제 등으로 인하여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해당 지역 용적률을 개발이 필요한 인근 지역이나 기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부가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김영훈, 2009).
      

      
        주18. 농지 대리 경작제는 농지법 제20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용도지역 지정은 이정전(1999), 결합개발제도는 이인성(2015) 참조하면 된다.
      

      
        주19. 반면, 채미옥(2011)은 미국과 같은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 거래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시행되기 어렵다고 보고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로 용적률 이적제의 시행을 제안하였다.
      

      
        주20. 대법원은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고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 해석하는 데에는 그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부분의 위치나 성상, 인근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법률의 명문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으로부터 사용권·수익권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권리를 창출할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김남욱, 2018).
      

      
        주21. 진상욱(2013), 이선영·김상진(2014), 김남욱(2018).
      

      
        주22.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최상위층에 급속도로 쌓여가는 부와 소득에 대해 철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이른바 ‘피케티 가설’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도 피케티 가설이 적용되는가에 대해 표학길(2015)의 논의가 있다. 건국대 주상영 교수는 우리나라의 피케티 계수(β)가 피케티 연구에서 가장 높게 나온 일본과 이탈리아의 5~6을 넘는 7이라고 추계해 불평등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주장했다(이정우, 2018).
      

      
        주23. Stiglitz(2018)는 급격히 심화된 부와 소득 불평등을 설명하기에 정규적인 소득에서 나오는 저축을 매개로 한 자본재의 꾸준한 축적에 따른 결과로 설명하는 피케티 주장이 완전하지 않다며, 대대적인 부동산 가치 상승과 금융화와 자본화에 주목했다.
      

      
        주24. Ryan-Collins et al.(2017)은 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택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1970년대 이래 주택은 소득 대비 부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 중 87%를 차지했고,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들의 부동산 자산은 하위 50%의 자산을 모두 더한 것보다도 5배 가까이 많고, 하위 10%의 자산 총량보다 875배가 많았다.
      

      
        주25. Bank of England(2016)의 Discussion Paper.
      

      
        주26. World bank와 UN HABITAT(UN 인간정주위원회)는 주택구입능력 평가 관련해 PIR(Price Income Ratio) 사용을 권장하면서 적정 PIR 수준을 3.0~5.0 정도로 권고한다.
      

      
        주27. 통계청, 2017.03.22. 한국의 사회지표.
      

      
        주28. 정동영 의원실(2017) 보도자료.
      

      
        주29.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30. 정동영 의원실(2017) 보도자료.
      

      
        주31. 경실련(2017)은 정부가 공개한 토지편중 비율을 각 연도에 적용해 64년 이후의 계층별 불로소득을 추정했다. 단, 토지편중 실태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2004년 이전은 행자부의 2005년 비율을 준용했으며, 이후는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정동영 의원)를 토대로 함.
      

      
        주32. ‘토지불로소득’이란 가장 넓은 의미로 ‘토지 소유자가 생산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도 단지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이정전, 1999). 개발이익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승한 토지가치 증가분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토지불로소득은 토지 소유자의 지대(地代) 소득도 포함한 것으로 개발이익보다 보다 더 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간 학계에서 사용해 온 개발이익 정의를 살펴보면 공공사업으로 늘어난 편익(melioration),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변경허가(무형적 개발)에 의해 상승한 이익(betterment), 토지소유자의 투자에 의한 증가를 제외한 모든 지가상승분(capital gains)으로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정희남 외, 2003).

      

      
        주33.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기타부담금+조세(양도소득세 등 이전과세).
      

      
        주34.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기타부담금.
      

      
        주35.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주3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말한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서 “개발행위”는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3) 토석의 채취, 4)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5)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말한다로 열거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37. 영국 Uthwatt 위원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도시계획 및 사업시행에 의한 가치증가분의 75%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영국 도시·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이 1932년에 제정되어 공공부문에 의해 유발된 개발이익의 환수를 명시적으로 천명하였지만 가치증가분의 존재 증명 및 액수 산정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는 폐지되어 버렸다. 영국의 노동당은 개발이익의 산정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개발권의 국유화”로 극복하기 위해 1948년 도시·농촌계획법을 개정하였으나 1954년 보수당 정권에 의해 상당 부분 백지화됐다.
      

      
        주38.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역시 입법자가 채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즉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과세소득의 특성·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 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4.7.29. 선고, 92헌바49,52결정, 이우진, 2018).
      

      
        주39. 세부법령별로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8조)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부과 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개발비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개시 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부과기간 동안의 개시 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개발비용 등”으로 산정한다.
      

      
        주40.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년 법률 제정 당시 금액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50% 세율을 적용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수정되었다. 반면, 개발부담금은 1990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될 당시에 개발이익의 100분의 50까지 부과하였으나, 1998년 개정하면서 100분의 25로 완화되었고 현재는 사업별로 100분의 20까지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을 당해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의 크기에 따라 부과율이 최소 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41. 이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의 최대 50%인 부과율은 개발부담금(25%)이나 농지보전부담금(30%), 광역교통시설부담금(4%)에 비하여 과도하며 부담금 상호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과 50% 부과율은 재산권을 박탈하는 정도로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이면서 부담금 간의 부과율 차이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로소득의 환수와 균형발전을 위한 활용이라는 분명한 원칙에 맞게 최대 50%의 부과율을 적용하되, 단계별로 부과율을 차등화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주4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주43. 현행법은 개발부담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011년 기준으로 전국 20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특별회계가 설치된 곳은 경기도 수원시, 시흥시와 전북 익산시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 2014).
      

      
        주44.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총세입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OECD 국가 평균 GDP의 1%, 총세입의 2.5%를 차지하는데,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Blöchliger, 2015). 특히 영국은 재산세율이 3.4%로 높은 수준이지만 주로 지방세로 납부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역누진적으로 불로소득 환수에 한계가 있다(Ryan-Collins et al., 2017).
      

      
        주45. 참여정부 때 개발이익 환수 방법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제도는 도입 취지가 개발이익 환수가 아니라 기반시설건설비용 조달이므로, 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발부담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반시설 부담금제는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시 도입됐던 기반시설연동제가 발전된 것이다.
      

      
        주46. 프랑스에서는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를 수용을 함에 있어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공공필요성 조사 절차 개시 1년 전 토지의 현실적 이용 상황을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성중탁, 2012).
      

      
        주47. 초과수용제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예정지의 주변 지역까지 수용대상으로 정하여 구획을 정리한 후, 사후에 다시 매각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도시정비의 재원으로 충당하려는 취지에서 일본에서 도입된 제도이다(한국토지공사, 2005).
      

      
        주48.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업체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를 원가 구성요소(토지비+기본형 건축비+부대비)를 초과해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49. 반값 아파트로 소개된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 주택은 2007년 주택법에 반영됐고. 군포 부곡지구에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나 각종 제한은 많은 반면, 공급가격이 낮지 않아 대규모로 미분양됐다. 이계안(2009), 변창흠(2007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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